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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반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수은 중독, 유기용제 중독사건을 거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는 

많이 개선됐고, 전형적인 직업병은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 노말헥산, 수은 

및 메탄올 중독과 같은 후진국형 중독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2014년도 50인 미만 사업체 수는 약 38만 6천 개소(전체 제조업체 수의 97.3%)이고, 근로자 수는 221만 

3천명(전체 근로자 수의 55.9%)이나 된다. 지난 10년 동안 전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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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메탄올 중독 사고로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생생하게 확

인하게 되었다. 3,100곳의 메탄올 사용사업장에 대해 긴급점검을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다. 아마도 400명이 안 되는 전국의 안전보건감독관들은 금

년도에 이 사업장들을 방문하여 점검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제한된 자원을 돌려막

기 하듯이 쓰고 있는 형국이다. 

감독을 더욱 활성화하고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요구는 있으나 안전보건감독관을 늘

여야 한다는 주장과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 외에 원청 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

장도 있었으며,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CNC 가공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업무인지를 되묻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는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40만이나 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어떻게 일일

이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문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

어가겠는가? 단순하게 분기별로 1회씩 이들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려면 최소한 2~3천명의 인력이 필요

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닌

가? 우리나라에 그만한 인력을 보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가?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

여 업무를 수행하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사업장은  40만개 사업장에 비

하면 훨씬 못 미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적인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규모가 큰 산업보건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산업안전보건인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